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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난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난갈등의 발생원인과 더불어 재난관리

정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집단 및 지역별 인식차이를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최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한 갈등사례의 이해관계자 총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고, 빈도

분석, F-검정, t-검정, One Way ANOVA 분석방법에 의한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갈등발생 

원인으로서 신뢰부족 및 의사소통 창구 부족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집단(정부기관 종사자와 

주민) 및 지역(태화, 학산･반구, 울주)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방안으

로는 학산･반구지역의 경우 긴급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통한 소통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며, 태화지역의 경우 소상공

인 대상의 정책보험 가입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울산광역시라는 하나의 행정구

역 내에서 태풍이라는 동일한 재난유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상이하게 드러나는 갈등원인 및 정책수

요를 반영하여 현장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갈등, 재난갈등, 갈등관리, 갈등원인, 갈등관리정책

Ⅰ. 서론

최근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화되면서 재난 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

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폭풍을 동반한 심한 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

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갈등 역시 상존하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갈등은 

주로 재난관리 행위주체자로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과 활동이 적절했는가가 쟁점화 되면서 피

해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 간 이해와 가치가 상충하여 발생되곤 한다. 일반적 갈등과 비교하

**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현장 맞춤형 재난갈등 관리 개선방안」(2017)을 토대로 수정･보

완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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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난으로 인한 갈등은 생존권 및 삶의 안정적 기반 확보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발생하며, 예방-

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운영 상의 문제 또는 관련 법령의 준

수여부 등이 문제가 되어 갈등이 심화되는 특징이 있다. 그간 망원동 침수, 우면산 산사태, 태풍 

매미 및 산바 등의 대규모 재난 발생 이후 피해에 대한 책임주체를 놓고 정부 및 지자체와 주민 간 

소송이 진행되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판결이 이뤄진 사례를 통해서도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다. 

일부학자들은 재난은 발생 원인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인간생활과 사회에 피해를 가져와 원래의 

사회기능과 질서를 상실하게끔 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상으로 이해하고 재난의 사

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매우 필요함을 강조한다(임송태 외, 1996). 재난을 극복하는 공동체의 복

원력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Pine, 2009: 141) 재난으로 인해 와해

된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갈등관리는 궁극적으로 재난관리에 있어 공동체의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재난으로 인한 갈등은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의 생명을 잃는 극한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

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과 책임규명의 불명확화로 복잡화되면

서 갈등이 심화되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갈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

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태순･양기근, 2009). 최근 대규모 재난의 발생과 피해가 

급증하면서 몇몇 재난갈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그 규모나 내용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기존 선행연구들이 언론보도나 공청회 등 회의자료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갈등에 대한 인식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갈등현상에 대한 갈등당사자 간 

갈등원인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차이와 정책수요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요소에 대한 갈

등당사자들의 인식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류와 갈등원인과 갈등수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

하였으며, 선행연구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재난발생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기관

의 갈등업무 담당자, 지역주민 등 총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갈등 및 재난갈등의 개념

갈등의 개념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갈등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갈등은 인간의 내면 심리상태, 표출되는 행동, 갈등주체 간의 상호작용 등 크

게 3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먼저 인간의 내면 심리상태에 초점을 두어 갈등을 미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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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경우 복수의 실체 간 적대적인 심리관계로 정의되며(Fink, 1968), 행위자의 행동에 초점을 

둘 경우 갈등은 양립 불가능한 행위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상충적인 목표의 인식을 통해 전개되는 

방해나 차단과 같은 행태의 산출물(Deutsch, 1973)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상호관계 및 작용에 초

점을 둘 경우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등 행동주체 간에 현재적･잠재적으로 나타나는 동태적이고 

대립적인 상호작용과정(박동서, 1989)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한편, 재난갈등에 대한 개념을 김영주(2014)는 정부가 행동주체가 되어 재난예방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거나, 재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가치, 관점, 이해 등이 대립되는 상태로 

정의하며, 정지범(2013)은 재난상황에서 자료에 대한 해석차이, 부적절한 소통, 권한의 불평등, 가

치상충 등이 원인이 되어 정부와 주민이 서로 대립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갈등은 대부분 

정부와 주민 간 재난이라는 이슈를 둘러싸고 심리적인 갈등상황이 잠재적으로 나타나고 그 대립

감이 차차 심화되어 현재화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표면화된 갈등

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칸츠와 칸(Katz & Kahn, 1978)은 갈등현상을 가치 판단적 

시각이 배제된 관찰 가능한 행위의 문제로 전제한 후, 두 개체 중 어느 한 쪽의 행위가 다른 한 쪽

의 저항에 대항하여 특정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강요하는 경향을 띠는 방식으로 서로가 직

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경우, 그 두 개체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을 토대로 개

념을 정의하면 재난갈등은 재난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 및 주관기관으로서의 정부와 재난으로 피

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양립할 수 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대립적이고 적대적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민정, 2018 재인용). 

2. 갈등원인에 대한 분류

갈등은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갈등의 상호작용은 독특한 경향을 가지고 전개됨에 따

라 그 인과유형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집단 간 갈등

은 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에 있어 4가지 속성, 즉 영속성(self-perpetuating natire), 일

정한 방향성, 작용-반작용성, 참가자들의 관계성의 속성이 있다. 갈등원인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갈등에 미치는 변수요

인을 분석하면, 학자간의 다양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최대공약수적인 다음과 

같은 변수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집단 간 인식의 차이, 둘째, 집단 간 의사소통의 왜곡, 셋

째, 신뢰의 부족이 그것이다. 

먼저,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각 집단이 현실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크면 클수록 집단 간

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은 더욱 커진다. 각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는 사물을 이해

하는 기본적인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각 집단의 인식의 차이는 

각기 다른 시야(time horizons)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실이 

또 다른 집단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박 회, 1994; 김창수, 1994) 집단갈등이 

야기되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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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사소통의 왜곡과 의사소통의 곤란이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각 집단의 사회과정, 

배경, 집단의 성격차이에 따라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 그 결과로서 갈등이 야기된다(김창수, 1994). 셋째, 갈등당사자간의 신뢰부족은 갈등을 유발시

킬 뿐만 아니라 갈등의 증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ing&Van de Ven, 

1994; Parkhe, 1998; 임동진･윤수재, 2016). 불신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는데(Tomlinson & Lewicki, 2006). 신뢰부족에는 이해당사자간 일방의 불신, 상호불신, 언행

의 불일치 등이 해당된다(은재호, 2007). 

<표 1> 제 학자들의 갈등원인에 대한 분류

구분 인식차이 의사소통왜곡 신뢰부족

Etgar (1979) ○

Ring&Van de Ven (1994) ○

Parkhe (1998) ○

김영준 (2006) ○

김창수 (1994) ○ ○

오상훈 (2008) ○ ○

은재호 (2007) ○

임동진 (2016) ○

홍성만･박홍엽 (2006) ○

Ⅲ. 갈등사례 분석

1. 태화동 침수피해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인해 태화동, 유곡동 일원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자 재난발생원인과 책임

규명을 둘러싸고 혁신도시개발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권 관리단(이하 LH)과 피해주민 간 갈

등이 발생된다. 태화동 침수피해 사례의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류지의 

용량 및 효과, 우수관로 등과 관련한 쟁점사항이다. 먼저 저류지의 용량이 문제 시 된 것은 피해주

민들에 의해 혁신도시 개발 당시 개발로 인한 홍수유출량이 축소되어 계산됨에 따라 저장소 용량 

또한 작게 설계되어 홍수 시 저류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는 녹지조성과 경사도 완화 등을 고려하여 홍수유출량을 계산한 것

이며 이에 대한 쟁점사항은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피해주민들은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인한 홍수 발생 시 저류지의 상단고(한계수위, 2.66m)에 미

달되는 양이 저류되어 있었음에 따라 저류지의 효과가 미흡하여 피해가 가중되었고, 이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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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저류지 보강 시에도 기록적인 폭우에는 저

류효과는 미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을 밝히면서 서로 간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둘째, 우수관로가 쟁점화된 것은 중구청에서 설치한 유곡로 우수관로와 우

정고지배수터널이 하나의 토출구를 통해 태화강으로 흐르도록 설계됨에 따라 많은 양의 유량이 

역류되어 침수피해가 가중되었음이 쟁점화 된다. 

중구청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태화강 인근에 배수펌프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1)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하게 된다. 이 후 2017년 6월 발

표된 원인조사 결과2)가 침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저류지와 하수관거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기

록적인 호우에 있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연구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은 11월 

현재 LH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중앙일보, 2017. 11. 22).

2. 학산･반구동 침수피해

태풍 차바 내습으로 인해 중구 학산동, 반구동 일원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자 재난관리책임기관

인 중구청과 피해주민 간 책임소재를 놓고 갈등이 발생되었다. 학산동, 반구동 일원은 지대가 낮

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과거부터 침수피해가 빈번하여 배수펌프장, 옥성나들문 등의 재난방지시

설을 설치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왔으나 차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시 재난방지시설이 제대로 운

영되지 못하면서 피해가 가중되자 그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역별로 주요 쟁점사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학산동의 경우 배수펌프장의 가동, 반구동의 경우 옥

성나들문의 폐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옥성나들문의 폐쇄시점은 중구청이 작성한 ‘2016년 자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에 명시3)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평시(수위 :0.0m)에는 나들문을 개방하지만 홍수가 발생되어 수위가 

2.3m가 되면 30분 이내에 나들문을 폐쇄해야 함이 명시돼 있다. 주민들은 수위표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폐쇄가 이뤄진 것 보다 일찍 폐쇄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구청은 해발기준을 적용하

여 홍수주의보 발령이 있기 전 미리 폐쇄했다는 주장으로 서로의 입장을 내세운다. 이에 중구청은 

매뉴얼에 명시된 폐쇄시점의 기준을 해발표고 기준으로 적용하면 기준수위를 2.3m로 적용할 경

우 오전 11시 30분에 폐쇄하면 되고, 기준수위를 2.6m로 적용하더라도 오전 11시 10분에 폐쇄하

면 된다고 주장하며 대립한다. 

둘째, 배수펌프장 가동중지와 관련하여서는 배수펌프장의 인력배치가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화 된다. 주민들에 따르면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를 배치함에 따라 내황배

1)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대한하천학회에 의뢰한｢울산시 중구 일대 태풍 ‘차바’ 홍수피해원인 분석 및 방지대

책 수립용역｣을 의미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방재학회에 의뢰한｢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혁신도시 주변 침수피해 원인분석 및 울

산혁신도시 개발사업과의 상관관계 연구｣을 의미한다. 

3) ‘2016년 자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에 ‘태화강 수위변화에 따른 행동계획’에 옥성나들문의 행동계

획이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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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의 가동이 중지되었다”며,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이러한 주장은 중구의회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4) 소속 지방의원에 의해서도 제기되는데 언론을 통해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체에 위탁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나 중구청은 자격이 없는 공무원과 무기직, 기간제 공무원을 배치해 안전 업무에 소홀했다”며 

이를 지적한다. 이에 대해 중구는 “같은 구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어느 곳에 근

무하더라도 상시근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서 

몇몇 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나 위탁사업자를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다(연합뉴스, 2016.12.01.). 이에 비대위는 내황배수펌프장 인력 배치와 매뉴얼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2016년 11월 21일 이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노컷뉴스, 2016.11.21.)하기

에 이른다. 이를 쟁점으로 추진 된 집회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급기야 비대위는 2017. 8. 11에 

중구청장을 고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비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구청장이 배수장 점유지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전

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시행규칙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각 배수장마다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전기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배수장에 비상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부산일보, 2017. 8.10.)”고 주장하고 이에 중구청은 “배수장 안전관리자 배치문제

는 관련 법규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전기사업법 위반과 직무

유기로 중구청장과 담당자를 2017년 8월 14일 형사고발하기에 이른다. 

3. 울주군 침수피해

태풍 차바 내습으로 인해 대암댐 상･하류 지역인 삼동면 일원(상류)과 언양읍 반천리 일원(하류)

에 침수피해가 발생되면서 재난발생원인과 책임규명을 둘러싸고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울

산권관리단(이하 수공)과 피해주민 간 갈등이 발생된다. 

피해주민들은 댐의 홍수조절능력, 수공의 관리운영방식(수위조절, 댐물 월류 시 경보발령, 대피

명령)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침수피해의 책임이 댐관리자인 수공에 있음을 주장하는 반면, 수공

은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침수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침수피해 주민들은 보조여수로의 건설 전 태풍 매미에도 발생되지 

않던 피해가 건설 이후 발생된 것에 대해 보조여수로 자체가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문 없이 설치된 설계 방식에 불만을 제기한다. 이에 수공은 “대암댐은 수문이 설치

되어 홍수조절기능을 갖는 대규모 다목적댐과 달리 저수용량이 작고 홍수 도달시간이 짧아 신속

하게 홍수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문이 없는 자연월류형으로 설계되었다. 강우가 시작되면 약 1

시간 후에 홍수가 대암댐으로 유입되어 수문이 있을 경우 수문 조작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만약 

4) 중구의회는 태풍차바에 따른 피해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0월 26일 행정사무

조사 특위를 구성한다. 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39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등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조사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하였다(중구

의회 보도자료,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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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작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작은 규모의 용수댐에서 수문설치

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어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대암댐과 댐의 보조여수로 건설방식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자 

수공은 대암댐의 건설목적과 자연월류형으로의 설계로 인한 구조적 특징을 설명한다. “대암댐은 

울산지역 국가공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9년에 건설된 댐으로서 홍수조절기능(수

문 등이 없어 인위적인 홍수조절 불가)이 없는 자연월류형 댐으로 댐수위가 만수위 이상이 되면 

여수로를 통해 자연적으로 월류하게 된다. 대암댐 보조여수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 홍수에 

대비하여 댐체 월류방지 등의 댐체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10년에 건설되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수공의 설명에 대해 주민들은 댐체 안전성만을 확보하고 하류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고려하

지 않은 채 방류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립하게 된다. 이러한 사안을 둘러싸고는 이 후 

하류지역 하천영향조사 등의 자료가 추가로 주민들에 의해 요청되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논의

가 펼쳐지기도 한다.5) 

둘째, 수위조절이 쟁점화된 것은 태풍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이 공업용수관을 통해 

대암댐의 수위를 미리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이다. 

이에 대해 수공은 태풍이 발생되기 전인 9월부터 낙동강 취수는 중단하고 자체 유입량으로만 용

수를 공급하고 있었으나 유입량이 많아 사전 수위조절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수공은 수위

조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자 ‘대암댐 유량자료’를 공개하여 태풍 내습 전인 9월 

16일 19시를 기점으로 낙동강 취수가 차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낙동강 

물의 대암댐 유입을 전량 차단했음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확인시킨다. 이어 용수관로를 통해 공업

용수를 계속 공급했으나 기존 강우로 댐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많아 계속 만수위 상태가 지속되었

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업용수관을 통한 수위조절에 의문을 품으며, 이 후 2017년 1월 19일에 개최

된 수공과의 간담회에서도 “대암댐이 수위조절 시설이 없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지난번 홍수 시 

공업용수관을 통한 사전 수위조절 노력 부족”했음을 재차 지적한다. 수위조절에 대한 쟁점화는 피

해원인조사 용역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주민들은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일원 수해영향

분석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대암댐 수위가 낮았더라면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

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규명을 요구한다. 

셋째, 예･경보 발령, 대피명령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쟁점화 된다. 주민들은 

댐 월류 시 경보발령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차량 및 인명대피를 위한 통보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공은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의거하여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경보방송을 절차대로 시행했

음을 강조한다. 이에 수공은 재난발생 즉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보국 2개소(기존여수로, 

대암교)를 이용하여 총 2회(2016. 10. 5.(09:07, 09:08))에 걸쳐 경보방송을 시행했으며, 총 2회

5) 울산저널(2016. 10. 19)을 통해 반천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자연재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피

해를 최소화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기본 책무’라며 ‘게다가 언론을 통한 사실 왜곡은 피해

주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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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4., 2016. 10. 5.)에 걸쳐 울산시, 울주군 등 11개 유관기관6)에 “대암댐 자연월류 알림” 

문서를 통보한 바 있음을 밝힌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10. 6.). 그러나 주민들은 경보 및 발

령, 대피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이는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

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매뉴얼의 구축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즉, 주민대피 명령과 관련

해서는 대암댐 관리 및 재난대피에 관한 매뉴얼이 부재했기 때문에 피해가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 수공은 ‘댐 홍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울산권 관리단, 2016.3.)’을 제공하며 “월류형 여수

로 댐”의 홍수조절 절차가 마련돼 있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보방송이 들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2017년 2월 7일 “스피커 설치와 관련된 기준여부 및 폭우 시 기 설치된 스피커

의 가청 가능 범위에 대한 의견과 보조여수로 신설 후 추가 설치 사례 여부 또는 향후 추가 설치계

획”에 대한 규명을 요구한다. 이 후 대암댐과 관련한 쟁점사항은 2017년 11월 17일 원인조사7) 용

역 결과가 방류량 조절이 불가능한 댐의 비상여수로에서 초당 455m2의 댐물이 급격히 빠져나간 

것이 침수피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출(울산신문, 2018. 3. 7.)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다. 피해주민들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원고인단을 구성하여 관련 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

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Ⅳ. 인식실태 조사 분석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태풍 차바 발생 당시 피해주민 등 325명을 대상으로 설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50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중 정

부기관 소속 실무자 집단은 연구자가 직접 배부･회수하였고, 주민은 지역별 주민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의 협조를 받아 설문의 취지와 작성요령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피해발생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 중 

325부를 회수하였고, 무응답이 많은 불성실한 자료 등을 제외한 265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주민이 총 237명, 정부기관 소속 실무자가 총 28명이다. 상대적으로 정부기관 소속 

실무자의 표본이 적은 것은 현재 갈등의 직접주체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재난관리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

무자가 갈등을 겪고 있는 직접당사자이므로 대표성이 높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자료 

분석은 수집 자료들에 대한 빈도분석과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 검정, One Way ANOVA 등 일련

6) 낙동강홍수통제소,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울주군 안전건설과, 중구 안전건설과, 남구 안전총괄과, 북

구 안전정보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산 남부소방서, 울산 중부소방서, 울산 울주경찰서, 7765부대

장 등 총 11개소가 해당한다. 

7) 울주군청이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B 아파트 태풍차바 침수피해 원인분석 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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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24.0 window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특성

구분 빈도(명･%) 민/관

성별

남 121(45.7)
265

(100)

공통

여 138(52.1)

결측치 6(2.3)

연령

20대 11(4.2)

265
(100)

30대 35(13.2)

40대 45(17.0)

50대 68(25.7)

60대 이상 104(39.2)

결측치 2(0.8)

피해
사안

태화지역 침수 73(30.8)

237
(100)

주민

학산반구 지역 침수 39(16.5)

울주 지역 침수 119(50.2)

기타 3(1.3)

결측치 3(1.3)

피해
규모

1천 미만 52(21.9)

237
(100)

1천 이상~2천 미만 41(17.3)

2천 이상~3천 미만 25(10.5)

3천 이상~4천 미만 15(6.3)

4천 이상~5천 미만 14(5.9)

5천 이상 58(24.5)

기타 15(6.3)

결측치 17(7.2)

소속
기관

LH 4(14.3)

28
(100)

정부기관 소속 
실무자

수공 10(35.7)

중구청 10(35.7)

울주군청 4(14.3)

직급

대리급 6(21.4)

28
(100)

팀장급 2(7.1)

과장급 6(21.4)

9급, 8급 7(25.0)

7급, 6급 7(25.0)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길병옥 외(2008) 및 박상규(2013)의 연구척도를 본 연구의 상황

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갈등지속 원인(4문항),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13문항) 

등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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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

문항 설문내용

갈등 지속원인

지역･직종별로 지급된 의연금액의 차이로 인한 갈등지속
재난발생원이 및 책임소재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지속
재난복구 및 재발방지책 마련 시 주민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한 갈등지속
행정기관의 의사소통 창구 부족으로 인한 갈등지속

조치사항 필요성

재난대비 및 대응에 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공식입장 표명 
재난재발방지대책 마련(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보강 등)
의사소통 창구 마련 
피해보상(재난발생의 책임이 정부 및 지자체에 있다고 판명될 경우에 한함)

재난관리 정책의 
중요도

재난방지시설 기반 확충(펌프장 건립, 저류지 보강 등)
사전영향성검토의 강화 
재난피해자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재난발생 시 주민대피 명령 주체의 명확화
주민참여형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 강화

경제적 지원정책의 
중요도

풍수해 보험가입 대상 확대(소상공인) 및 보험상품 개선(주택피해 실손보상 추가) 
사회기반시설 확충(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 강화(재난지원금 기준 세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확대

3. 분석결과

1) 집단 간 인식차이

(1) 갈등의 지속원인에 대한 인식차이

갈등의 지속원인과 항목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주민이 평균 4.09점으로 공공기관 3.17점보

다 높게 나타났고, 집단 간 t-검증결과 t=-10.942(p<0.00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갈등 지속 원인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의 의사소통 창구 

부족으로 인한 갈등지속’에 대한 인식에서 주민이 4.24점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공공기관은 2.75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의 t-검증결과 t=-4.376(p<0.00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갈등지속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

문항 구분 N 결측치 평균 표준편차 t p

지역･직종별로 지급된 의연금액의 차이로 
인한 갈등지속

정부 28 - 3.04 0.838
-2.546 0.001

주민 232 5 3.74 1.046

재난발생원이 및 책임소재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지속

정부 28 - 3.79 0.686
-9.194 0.000

주민 234 3 4.28 0.817

재난복구 및 재발방지책 마련 시 주민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한 갈등지속

정부 28 - 3.14 0.591
-8.471 0.000

주민 232 5 4.13 0.910

행정기관의 의사소통 창구 부족으로 인한 갈
등지속

정부 28 - 2.75 0.585
-4.376 0.000

주민 233 4 4.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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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중요도에 대한 인식

갈등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주민이 평균 4.66점으

로 공공기관 3.79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집단 간 t-검증결과 t=-7.364(p<0.00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난피

해자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에 대한 인식에서 주민이 4.68점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은 3.43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의 

t-검증결과 t=-7.044(P<0.00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

두 피해자 중심의 매뉴얼 개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주민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N 결측치 평균 표준편차 t p

재난방지시설 기반 확충
(펌프장 건립, 저류지 보강 등)

정부 28 - 4.14 0.803
-3.555 0.001

주민 234 3 4.70 0.530

개발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영향성을 개발 전 
미리 검토하는 제도의 강화 

정부 28 - 3.86 0.756
-5.896 0.000

주민 234 3 4.72 0.511

재난피해자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정부 28 - 3.43 0.920

-7.044 0.000
주민 235 2 4.68 0.521

재난발생 시 주민대피 명령 주체의 명확화
정부 28 - 3.89 0.786

-5.188 0.000
주민 234 3 4.69 0.579

주민참여형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 강화
정부 28 - 3.64 0.780

-6.104 0.000
주민 234 3 4.53 0.724

갈등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주민이 평균 4.53

점으로 공공기관 3.73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집단 간 t-검증결과 t=-6.699(p<0.001)로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6> 경제적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N 결측치 평균 표준편차 t p

풍수해 보험가입 대상 확대 및 보험상품 
개선

정부 28 - 3.82 0.819
-3.116 0.002

주민 234 3 4.40 0.936

사회기반시설 확충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

정부 28 - 3.79 0.957
-4.402 0.000

주민 232 5 4.60 0.650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 강화
(재난지원금 기준 세분화 등) 

정부 28 - 3.96 0.744
-4.683 0.000

주민 235 2 4.65 0.584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확대
정부 28 - 3.36 0.780

-8.141 0.000
주민 235 2 4.50 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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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정책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확대’에 대한 인식에서 주민이 4.50점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은 3.36점으로 인식

하고 있어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의 t-검증결과 t=-8.141(p<0.001)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주민이 평균 4.56점

으로 공공기관 3.59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집단 간 t-검증결과 t=-7.154(p<0.001)로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7> 제도적 보완 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N 결측치 평균 표준편차 t p

재난갈등관리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정부 28 - 3.54 0.793

-6.765 0.000
주민 235 2 4.58 0.560

정보 공개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정부 28 - 3.54 0.793

-6.627 0.000
주민 234 3 4.56 0.620

체계적인 재난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 28 - 3.61 0.832

-6.093 0.000
주민 235 2 4.59 0.573

갈등발생 시 중재시스템 마련 
정부 28 - 3.71 0.810

-5.116 0.000
주민 236 1 4.53 0.635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난갈등관리 관련 법 제

정 및 개정(전문부서, 매뉴얼, 영향분석 등의 근거마련)’에 대한 인식에서 주민이 4.58점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은 3.54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집단 간 차이의 t-검증결과 p=-6.765(p<0.00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 모두 ‘재난갈등관리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전문부서, 매뉴얼, 영향분석 등의 

근거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갈등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주민이 평균 4.40점으로 공공기관 3.45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집단 간 t-검증결과 

t=-8.017(p<0.001)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2) 사안별 인식차이

(1) 갈등의 지속원인에 대한 인식

사안별로 갈등지속 원인 중 ‘재난복구 및 재발방지책 마련 시 주민의견 수렴 부족’, ‘행정기관의 

의사소통 창구 부족’에 대해 인식차이를 보였다(F=5.673, p<0.01, F=5.064, p<0.01, F=4.873, 

p<0.01). 사후검정을 통해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학산-반구동 사안은 울주군 

사안 보다 갈등지속 원인이 ‘재난복구 및 재발방지책 마련 시 주민의견 수렴 부족’에 있다고 인식

하는 정도가 높았다. 학산-반구동 사안은 태화동 사안 보다 ‘행정기관의 의사소통 창구 부족’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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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갈등지속 원인에 대한 사안별 인식차이

구분 사안
평균차이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F p

복구 및 방지책 마련 
시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한 
갈등지속

사안1
(태화동)

사안2 -0.500* 0.176 0.019

5.064 0.007

사안3 -0.348* 0.133 0.035

사안2
(학산-반구동)

사안1 0.500* 0.176 0.019

사안3 0.152 0.164 0.650

사안3
(울주군)

사안1 0.348* 0.133 0.035

사안2 -0.152 0.164 0.650

행정기관의 의사소통 
창구 부족으로 인한 

갈등지속

사안1
(태화동)

사안2 -0.513* 0.174 0.014

4.873 0.008

사안3 -0.302 0.132 0.074

사안2
(학산-반구동)

사안1 0.513* 0.174 0.014

사안3 0.211 0.162 0.430

사안3
(울주군)

사안1 0.302 0.132 0.074

사안2 -0.211 0.162 0.430

* 평균차이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 

(2) 정책중요도에 대한 인식 

사안별로 경제적 지원정책 중 ‘풍수해 보험가입 대상 및 보험상품 개선’에 대한 중요도에서 인

식차이를 보였다(F=10.378, p<0.001). 사후검정을 통해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태화동 사안과 울주군 사안은 학산-반구동 사안 보다 ‘풍수해 보험가입 대상 확대

(소상공인까지 확대) 및 보험상품 개선(주택피해 실손보상 추가 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

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9> 경제적 지원정책 중요도에 대한 사안별 인식차이

사안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F p

사안1
(태화동)

사안2 0.719* 0.180 0.000

10.378 0.000

사안3 -0.007 0.135 0.998

사안2
(학산-반구동)

사안1 -0.719* 0.180 0.000

사안3 -0.726* 0.167 0.000

사안3
(울주군)

사안1 0.007 0.135 0.998

사안2 0.726* 0.167 0.000

* 평균차이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 

사안별로 제도적 보완정책 중 ‘재난갈등관리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전문부서, 매뉴얼, 영향분석 

등의 근거마련)’, ‘체계적인 재난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도에서 인식차이를 보였다

(F=4.819, p<0.01, F=4.809, p<0.01). 사후검정을 통해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태

화동 사안은 학산-반구동 사안 보다 ‘재난갈등관리 관련 법 제정 및 개정’과 ‘체계적인 재난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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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제도적 보완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사안별 인식차이

구분 사안
평균차이

(I-J)
표준
오차

유의확률 F p

재난갈등관리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사안1
(태화동)

사안2 0.340* 0.110 0.009

4.819 0.009

사안3 0.135 0.082 0.267

사안2
(학산-반구동)

사안1 -0.340* 0.110 0.009

사안3 -0.205 0.102 0.136

사안3
(울주군)

사안1 -0.135 0.082 0.267

사안2 0.205 0.102 0.136

체계적인 
재난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사안1
(태화동)

사안2 0.349* 0.113 0.009

4.809 0.009

사안3 0.132 0.085 0.299

사안2
(학산-반구동)

사안1 -0.349* 0.113 0.009

사안3 -0.217 0.105 0.119

사안3
(울주군)

사안1 -0.132 0.085 0.299

사안2 0.217 0.105 0.119

* 평균차이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재난 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난갈등의 원

인과 더불어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집단 및 지역별 인식차이를 실

증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이 갈등원인으로서 강하게 인식하는 신뢰부족 및 의견수렴 창구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갈등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신뢰부족은 갈등사안에서 

핵심적인 대립과 마찰을 야기하는 쟁점요인들과 결부되면서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갈등의 

증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갈등당사자에 대한 신

뢰부족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며, 당사자 간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갈등해결이 어

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의 전형적인 특징은 갈등당사자 간의 극도의 불신이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며(Kumar, 1996; Doz & Hamel, 1998; 임동진, 2016; 임동진, 2016),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증

가할수록 폭력의 횟수, 가능성, 크기가 증가한다고 한다. 이는 소통과 연대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 

체계를 구축하여 갈등당사자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갈등관리를 위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갈등원인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인

식은 주민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경우 한신 아와이 지진 이후 정부, 전문가, 피해지역의 지역주민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

여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재난복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 및 

비정부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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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구에 대한 지역주민과 행정 사이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 기구, 

변호사협회 등을 활용하고 있다. 갈등당사자 간 협상이 어려울 정도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전문 기관을 통한 중재와 갈등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교섭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게 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재난갈등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울산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갈등관리전문기관

(한국갈등관리연구소, 부산대 경제통상연구원 등), 피해주민(주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 등)과의 협

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둘째, 주민들이 주요하게 인식하는 매뉴얼 개발에 대한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난갈등 프

로세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매뉴얼 개발에 대한 정책수

요는 주민이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뉴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진단-예방-관리-해결의 갈등프로세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진단-예방-관

리-해결의 프로세스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비교적 큰 피해가 발생된 경우 지

자체는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갈등에 대비하여 갈등을 진단하고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진단단계에서는 재난발생지

역에 과거 유사 갈등사례에 대한 유무와 유사사례 발생 시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향후 갈

등전망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진단표를 준비하여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이 필요하

다. 갈등진단 후에는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실제 갈등당사자가 되는 이해집단을 파악하고 언론 등

에서 언급되고 있는 재난관리 상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여 예상되는 쟁점사안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쟁점사안을 선정하고 이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타 지역에 비해 학산･반구지역 주민들이 갈등원인으로서 강하게 인식하는 의견수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통한 소통강화가 필요하다. 학산･반구지역 사안

의 경우 정부기관의 의견수렴 약속의 불이행이 문제시 되면서 주민들에 의해 형사고발이 이뤄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통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정보의 제한은 갈등을 유발 및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김도희, 2001; 김형락・최진

식, 2009; 김상권, 2008), 정보공개는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하기 용이하여 갈등을 완

화하거나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나태준, 2004). 재난갈등에서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소통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알림 

제도“를 참조하여 재난갈등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으로 인해 갈등이 발

생될 경우 이해당사자가 될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책임기관 내에 재난관리부서와 공보담당 부서

와의 협업을 통한 정보공개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잠정적 갈등당사자인 재난

관리주관기관 및 책임기관들은 그들이 보유한 기관의 홈페이지 내에 갈등발생 시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재난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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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부서는 문제시 되고 있는 쟁점사안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고 공개를 준

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타 지역에 비해 태화지역 주민들이 정책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화지역의 경우 소상공인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수요가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자연재난이 발생되면 농작물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체계와 풍수해보험의 구성이 비교적 상세히 마련돼 있으나, 

도심지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상이변으로 도시홍수

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서 풍수해보험 적용대상에 소상공인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시급

히 개선되어져야 할 보완사항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사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자 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영보험회사와 더불어 풍수해보험 시법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현행의 풍수해보험과 달리 보험사업의 관장과 운영 및 보험 상품 개발을 모두 민간 손해보험회사

가 담당하고, 정부의 역할은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정의 보험료를 지

원할 것을 제안한다. 

즉, 시범사업은 전국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한 단순한 중간과정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며, 궁극적

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민간보험회사에서 풍수해보험 독립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동일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점포입지 위치에 

따라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한 풍수해 위험과 보험가입자들의 풍수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험료

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 상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풍수해 위험에 차등이 있

고 다양한 업종 및 규모의 소상공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

화 정도와 보험료 지원수준에 따른 가입률 차이 등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그동안 축적된 미시자료를 토대로 사업을 평가하고, 전국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필요한 소요재원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사업으

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가입자 수 확대를 이끌어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 없이 100% 민

간보험회사에서 풍수해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

한 과정을 거쳐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해나감으로써 이를 둘러싼 갈등을 관리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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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ause Analysis and Management Policy of Disaster Conflicts: 
Focusing on the Case of CHABA in Ulsan City

Kim, Min-Jung

Choi, Woo-Jung

Kang, Sung-Ch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conflict and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policy to the stakeholder in the regions where conflicts have occurred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empiricall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a total of 265 stakeholder 

group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ack of trust an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channels differed by group and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emergenc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he expansion of policy insurance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nd to be used to establish tailored 

countermeasures in response to the different causes and needs of the region, even though the same 

disaster type of typhoon occurred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Ulsan City.

Key Words: Conflict, Disaster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Influencing factor of Conflict, 

Policy of Conflict management


